
당신이 전자고용확인제(E-Verify)에 대해 알아야 할 10가지 
 
전자고용확인제는 이민 규제 강화 도구입니다. 이것은 연방 정부의 인터넷을 기본으로 하는 시스템으로 

고용주가 채용하려는 직원이 미국에서 일하기에 합법적인 신분을 가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현재는, 단 4%의 미국 사업장만이 이 시스템을 이용했으나 하원 법사 위원장 라마 스미스(R-

TX)가 ‘2011 합법 노동자 법안’인 H.R.2164를 도입해 전국적으로 모든 고용주가 이  이 전자고용확인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강요하게 되었습니다. 

 
이 명령은 미국인들의 직업 비용을 늘리고 자영업자들을 망가뜨리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제도가 크게 뭔가를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미스가 제안한 전자고용확인제는 서류미비 노동자를 

감별해 내기 위해 고안되었으나 본래의 목적을 이행하는 것에 조차 효과가 없습니다.  

진짜 해결책은 전자고용 확인제와 합법적인 노동자의 신분을 보장하고 정부가 오류를 증명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실행해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의 실행이 병행되는 것입니다. 

 
전자고용확인제가 미국 전역에 미치는 10가지의 극단적인 영향들이 아래에 설명됩니다.. 

1. $173억 : 의 연방 세익이 전자고용확인제 실행으로 인해 10년 이상 줄어들 것입니다.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회계 장부에서 현금 경제 체제로 이동함에 따라 정부가 세금을 징수하지 못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2. $26억 :  수 많은 소규모 사업장들이 2010년에 전자고용확인제를 이용했다면 경비를 지출했어야 

했습니다. 그 사업장들은 모든 미국 사업장의 99.7%를 차지하고 지난 15년간 모든 일자리의 64%를 

창출했습니다.  

 
3. $1,254~ $24,422:  소규모 사업장이 전자고용확인제를 실행하기 위해 첫 해에 지출해야 할 

평균비용입니다. 첫 해 이후 소규모 사업장이 전자고용확인제를 유지하기 위해 드는 평균 비용은 

$435입니다.  첫 해에 지출 비용은 정부가 제시하는 각서를 이해하여 서명하고, 계약서와 80여장에 

달하는 안내서를 검토는 것, 모든 직원들의 신분을 확인하는데 드는 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고용주들은 오직 이 시스템을 통해서만 신규 고용이 가능합니다. 

 

4. $7.65억에서  8.38억 : 은 국토안보부가 4년여 간 전자고용확인제를 실행하는 데 드는 예산을 추산한 

것입니다. 초당적인 정부의 책임 부서는 이것은 “최소한의 예상”이며 실제 금액은 그보다 클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5. $2.81억 : 은 5년여 간 전자고용확인제를 실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사회보장국이 추산한 것입니다. 

 
6. 6천만 : 명의 신규 고용자에게 매년 전자고용확인제를 통한 신분 확인이 요구됩니다.   

 



7. 2천2백만 : 명의 공무원이 신분 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들은 이미 일하고 있는 경우라도 합법 

노동자 법안 아래 다시 확인 받아야 합니다. 정부의 데이터 베이스 정보와 일치하지 않다는 “불일치 

서신”을 받은1000만 명의 노동자들도 추가로 재확인 받아야 합니다. 공항이나 항구 같은 중요한 사회 

기반 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 또한 재확인 받아야 합니다. 전자고용확인제 실행 첫 

해에154,287,000여 명의 사람들의 신규고용자나 재확인 필요자로서 확인 받아야 합니다.  

 
8. 백  2십만~ 3백  5십만 : 명의 미국인이 사회 보장국 사무실에 들러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아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이들은 개인적으로 평균 $190달러의 비용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 교통비를 지출하여 

경제적 손실을 입거나 안전한 직장을 잃어버리게 될 지도 모르는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9. 777,000: 명의 미국인이 정부 데이터 베이스의 오류를 수정할 수 없게 되고 결국에는 전자고용확인제 

때문에 직업을 잃게 될 것입니다.  

 
10. 46%: 는 전자고용확인제가 서류미비 노동자를 구별해 내는 성공율 입니다. 다시 말해, 

전자고용확인제는 절반 이상의 서류미비 노동자를 구별하는데 실패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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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10 Numbers You Need to Know About E-Verify 
E-Verify is an immigration enforcement tool. It is the federal government’s Internet-based system that allows 
employers to check whether prospective employees are legally authorized to work in the United States. 
Currently, only 4 percent of all American businesses use the system, but House Judiciary Chairman Lamar 
Smith (R-TX) has introduced the Legal Workforce Act of 2011, H.R. 2164, to make E-Verify mandatory for all 
employers across the country. 
 

This mandate would cost Americans 
their jobs and crush small businesses. 
And an important point that appears to 
be lost in Rep. Smith’s proposal is that 
E-Verify does not even work at catching 
unauthorized workers—precisely what it 
is designed to do. The real solution is to 
pair E-Verify with a program that 
ensures a full legal workforce and to 
phase it in gradually to allow the 
government to make it error proof. 

The 10 numbers below illustrate the 
drastic effects of an E-Verify mandate on 
all Americans. 

1. $17.3 billion: The amount of federal 
revenue that will be lost over 10 years 
with mandatory E-Verify as 
undocumented workers move off the 
books and into the cash economy where 
the government cannot collect taxes. 
 

2. $2.6 billion: The amount small 

businesses would have had to spend in 

2010 if E-Verify had been mandatory. 

These businesses make up 99.7 percent of 

all American businesses and created 64 percent of all net new jobs over the past 15 years. 

 

3. $1,254 to $24,422: The average first-year startup costs for running E-Verify per small business. The average cost 

for running E-Verify per small business after the first year is$435. First-year costs include the cost to take time from 



work to sign the appropriat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with the government, review contracts and the 80-

page field guide, and start verifying all of your employees. From then on employers only have to put new hires 

through the system. 

 

4. $765 million to $838 million: The amount of money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estimates it will 

need to run mandatory E-Verify over a four-year period. The nonpartisan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deemed this figure to be “minimally credible,” meaning the actual figure could be far higher. 

 

5. $281 million: The amount of money the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estimates it will need to run mandatory E-Verify over a five-year period. 

6. 60 million: The number of new hires in the United States each year, all 

of whom would require verification through E-Verify. 

 

7. 22 million: The number of government employees who would require 

re-verification—verification through E-Verify even if you are already 

working—under the Legal Workforce Act. An additional 10 million 

people who receive a “no-match letter,” indicating that the government 

database information does not match that of the employee, will require re-

verification, as will anyone working in a critical infrastructure site like an 

airport or a seaport. Between new hires and re-verifications, the total 

number of people run through the system in the first year would come 

close to the 154,287,000 people currently employed in the United States. 

 

8. 1.2 million to 3.5 million: The number of Americans who will be 

required to go to a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office to fix erroneous 

information at a personal cost of, on average, $190 in lost wages and 

transportation or risk being unable to work in a job they already secured. 

 

9. 770,000: The number of Americans who will be unable to fix the 

government database errors and will ultimately lose their jobs 

because of E-Verify. 

 

10. 46 percent: E-Verify’s success rate at catching unauthorized 

workers. In other words, E-Verify fails to detect unauthorized 

workers more than half of th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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